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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업체의 기술진단 수행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857]

2018. 4. 19.

질의요지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 1의4] 제8호에 공공하수도 관리 등을 위탁받은 

기관은 그 위탁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대행해서 아니된다고 규정된 

경우,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을 해당 시설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수행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은 지방계약에 관하여 지방계약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의 특별한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는 의미임

 따라서,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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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약상대자 승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887]

2018. 4. 20.

질의요지

(주)□□ A지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주)□□ 본점 

으로부터 A지점을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상법 제530조의5에 의한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대행용역 권한을 승계하는 것이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상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분할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상대자의 허가･면허･신고 등의 

권리와 의무가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된 경우라면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도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구체적인 승계가능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관련 법령, 관련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등)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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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민간시설 임차계약 시,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
[회계제도과-6551]

2019. 11. 29.

질의요지

민간시설 임차 계약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시설 임차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민간시설 임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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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사기간 연장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부담특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5251]

2019. 10. 1.

질의요지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또한 연장되어 건설 

사업관리 용역계약금액이 증액되어야 함으로, 지연배상금 외에 추가로 발생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발주기관이 아닌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함)」 제6조제1항에서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 지연배상금을 발주 

기관에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시공사에게 지연배상금 외에 추가로 건설사업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한다면, 지연배상금과 건설사업관리비 등을 이중으로 배상할 여지가 있어 부당한 

특약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부당특약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특약조항을 검토하여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공사계약에서 

계약의 지체는 관리책임의무가 있는 관리책임자(공사감독관, 감리, 건설사업관리단 등)의 

관리미흡 등의 사유가 중첩되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책임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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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술용역 경영상태 오기재 시 입찰취소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483]

2019. 7. 4.

질의요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입찰 공고에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잘못 기재한 

경우 적격심사 평가방법 및 입찰취소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을 

부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3-가"에서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고,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개찰 이전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의 취소 또는 정정공고가 

가능하나, 가격입찰이 완료되어 입찰공고의 취소 또는 정정공고 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위 

규정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 입찰공고문 작성 취지 

및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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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무용소프트웨어 계약기간 산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677]

2018. 6. 1.

질의요지

한글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계약(계약기간 : 2017. 12. 1. ~ 2018. 11. 30.)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해지일자 : 2018. 4. 11.)된 경우, 이전 사용권 구매 

계약이 2017. 11. 30.자로 만료되었으나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 제조사와 협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유로 새로운 계약상대자 선정 시 계약기간을 계약체결 전 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소급적용(계약기간 : 2017. 12. 1. ~ 2018. 11. 30.)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물품 계약의 성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간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의 이행기간”은 계약체결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계약 

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어야 할 것으로,

–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기간을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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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물품용역･공사 혼재된 사업의 장기계속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5202]

2020. 10. 12.

질의요지

1) 「지방계약법」 제24조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의 의미

2) 물품구매･용역･공사가 혼재된 사업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절차를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4조에서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장기계속계약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회계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계속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별 사업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행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 소요되는 계약을 

의미함

2) 관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 제외)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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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단순 물품구매･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대상이 아니며, 완성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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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 표기되지 않은 품목 

입찰참가자격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1265]

2019. 3. 21.

질의요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 해당 입찰에 부친 물품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물품구매 입찰에 부칠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란 입찰에 부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어야 할 것이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에 거래하려는 품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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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단계 사업자를 2단계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계제도과-2277]

2020. 5. 18.

질의요지

1단계,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의 2단계 사업 

발주 시 1단계 사업 계약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17조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거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외의 조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등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제한사항과 제한기준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과 다른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1단계 사업 계약업체라는 

이유로 2단계 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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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점･지점의 업종등록 인정 범위
[회계제도과-1031]

2017. 2. 27.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이 환경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인 입찰에 환경측정대행업을 지점에서 등록한 

법인의 본점이 참가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 본점의 대표자이므로,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업종 등록이 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지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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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점･지점의 입찰참가자격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587]

2020. 2. 12.

질의요지

1) 일반경쟁(전국) 입찰시 공고문에 ‘본점만 가능’ 또는 ‘지점 참여 불가’라는 문구 미기재시 

본점만 참여 가능한지, 지점도 참여 가능한지 여부

2) 일반경쟁(전국) 입찰시 수인의 동일 법인의 지점이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법률행위능력을 갖춘 자연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가 대표권 행사 권한을 가짐)이 입찰자가 될 수 있으며,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이사와 달리 대표권이 없는 지점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 관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본문에서는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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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서는 입찰무효사유로서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 

(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수인의 동일 법인의 지점이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서 규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에 참여한 동일 법인의 지점에 대한 법인격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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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장설명 불참 업체의 낙찰자 결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627]

2017. 4. 4.

질의요지

A도서관 건립공사(공사금액 88억 원)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예정업체는 현장설명에 

반드시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에 따라 현장설명 불참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호에 따르면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하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현장설명 참가의무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되므로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현장설명 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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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명 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참가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140]

2017. 5. 1.

질의요지

입찰자가 입찰 전에 개명된 대표자의 성명을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는 변경하였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개명 전 대표자의 성명으로 

입찰한 것이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2-라’에 

따르면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입찰 전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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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약 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참가한 

입찰이 무효인지 여부

[회계제도과-104]

2017. 7. 31.

질의요지

시설공사 입찰에서 1순위자가 적격심사까지 통과하였으나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개시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무효 등 부적격에 

해당하여 차순위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7-차’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개시된 자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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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찰(견적제출)자격 무효 여부
[회계제도과-2631]

2019. 5. 2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소액수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의 법인명 및 

소재지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하였으나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법인등기부는 

변경등록 완료) 참가한 경우 견적서 제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 및 수의계약에 있어 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입찰이 무효인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사유이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2-라"에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있고,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하여는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15)”에서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명,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사유는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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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입찰 공고와 다른 업종의 등록증을 제출한 자의 

입찰 성립 여부

[회계제도과-3686]

2020. 7. 27.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공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종[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한 자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문에 명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는 

다른 업종[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증을 제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시 해당 계약의 효력 및 계약유지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제4항에서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75조의2에서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계약의 해제･해지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 계약담당자가 입찰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이 상당부분 

진행된 계약의 효력 및 계약 유지 가능 여부는 계약 이행상황, 계약목적 달성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손해 발생 여부, 관련 법령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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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5625]

2018. 11. 8.

질의요지

학교 공사는 학습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방학을 활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3조의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 부에서 통보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요령 통보(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6737, 2016. 12. 16.)」에 따르면 시설물 유지관리, PC 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임차, 복구･보수 사업, 기타 1월부터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의 대상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신규 발주되는 시설공사의 경우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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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약정보 공개 대상
[회계제도과-6437]

2018. 12. 20.

질의요지

2백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4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발주계획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종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의 개정(2014. 2. 

5.)으로 공개대상 수의계약금액 하한선이 폐지되어 모든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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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입찰 시 특정규격･모델･상표 지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691]

2018. 4. 10.

질의요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를 위한 입찰시 특정 규격･모델･상표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나-1)-7)”에 따르면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이하 “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하도록 하였고,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단서규정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 귀 질의의 경우 학생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확보, 제품 

선호도 반영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식재료 구매의 경우라면 특정 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다만, 지정한 특정 상표 등에 대하여 특혜소지의 오해가 없도록 당위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품질･성능･조건 면에서 동등 이상의 

다수의 상표가 있는 경우라면 다수의 상표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의 목적, 특징, 학교급식 정책운영방향, 학교운영위원회의 제품 선호도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24 LOCAL FINANCE ASSOCIATION

2020년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20 용역의 분할발주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84]

2017. 8. 9.

질의요지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을 예산서 상에 몇 개의 지역을 묶어 용역기간 단축 및 원활한 

과업 수행 등의 사유로 분할 발주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할하여 계약이 가능하고, 

–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5-라”에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구조물 및 단일용역으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용역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용역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는 

없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용역이거나 

용역의 성격상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용역으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용역이라면 입찰 

참가자의 수를 고려하여 분할･발주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해당 

사업의 설계서, 개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괄발주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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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조항 위배 여부
[회계제도과-2638]

2019. 5. 28.

질의요지

학교 동일 건물내의 과학실 및 가사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판단하여 사업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할계약 금지조항에 위배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에 대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및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는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한 분할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분할발주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분할계약 대상이 될 경우 가능하나,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분할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분할계약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분할계약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사업계획, 설계서, 계약내용,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6 LOCAL FINANCE ASSOCIATION

2020년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22 공사･용역이 혼재된 계약의 통합발주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6504]

2019. 11. 27.

질의요지

사업내용이 용역과 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용역으로 통합발주 가능 여부

답변내용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의 “10-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①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② 물품･ 

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③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④ 계약이행 

관리의 효율성 ⑤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를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통합발주 또는 분리발주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 목적물의 

유형, 하자 책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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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사 일부 공종 별도 분리 발주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586]

2020. 2. 12.

질의요지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 계약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전체 공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일부 공종(전기, 정보통신)의 시공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가능 

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나, 같은 항 

제2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8조에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전체 사업내용이 발주 이후에 확정되는 기술제안입찰 등에 대한 

분리발주 여부는 관련 법령인 「전기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지방건설

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임



28 LOCAL FINANCE ASSOCIATION

2020년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24 단가계약의 경우 원단위 절사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029]

2019. 3. 8.

질의요지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원단위 이하 절사 후 투찰” 또는 “소수점 절사 후 투찰”의 조건을 

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8-마”에 따르면 

입찰서는 입찰공고･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단가계약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금액을 작성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단위 이하 절사 후 투찰” 또는 “소수점 절사 후 투찰”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투찰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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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광고료 등의 계약심사 대상 여부
[회계제도과-2998]

2017. 12. 27.

질의요지

1) 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약심사 대상 사업범위 중 용역에 해당되어 계약

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되는 경비가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된 사용료 성격의 경비이므로 

계약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제2절 “1”에 따라 시･도는 

추정금액 2억 원(시･군･구는 7천만 원) 이상 용역의 경우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동 예규 "3-나"에 계약심사의 실이익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계약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용역 해당 여부, 계약심사의 실이익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 참고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41호) 및 「정부광고 업무 시행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의 규정에 의거 홍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하여야 하고, 광고비용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라면 계약심사의 실이익 여부 

등 계약심사 제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요령의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산편성목을 기준으로 계약심사 의무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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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공고 수의계약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회계제도과-4244]

2020. 8. 26.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또는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서 시･도 및 시･군･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규모를 각 호에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

계약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규모 이상 계약인 경우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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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5928]

2019. 11. 1.

질의요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의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2인 이상의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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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인 견적 공고 시 견적서 제한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552]

2019. 7. 8.

질의요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를 위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수의계약에서 

매일 배송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반품 및 긴급발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급식의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무소와 창고를 갖춘 업체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중복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자를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3)-가)"에 따라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음)

으로 제한이 가능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나-6)"의 각호의 실적, 규격, 재질･품질, 제조공장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1-나-7)"에서 "3)"의 각호와 "6)"의 

각호의 사항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2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제한과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창고 소재지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복하여 견적서 제출자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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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의계약 시 특정인의 의미
[회계제도과-1085]

2019. 3. 12.

질의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른 “특정인”의 의미 및 특정 업체의 유사 

과제 개발경험이 “특정인의 품질･경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특정인”이라 함은 

해당 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도나 능력 등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설계용역 업무의 차별성･특수성 등으로 인해 유사과제 개발

경험을 보유한 특정한 업체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어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 여부는 계약의 목적･성질,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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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계약의 해지 후 해당계약 상대자와 다른 설계용역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55]

2019. 1. 9.

질의요지

문화회관 신축 관련 설계공모 당선자와 설계용역 수의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이 무산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와 당초 계약의 해지 후 다른 시설물에 대한 설계

용역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설계공모로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된 계약목적물이 변경된 경우로서 

당초 공모안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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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관급자재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755]

2020. 7. 29.

질의요지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특허제품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계약부서가 수의계약 

적용판단과 무관하게 자재선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귀속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4호사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사목에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4-나-3)” 및 “4-라” 에서 사업부서에서는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

계약 적용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별지 4>의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의 연관성 

대비표'와 <별지5>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특허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의 판단은 계약담당자가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계약

담당자가 유사 성능의 특허물품 존재여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와 

자재선정심의위원회 결정 결과 등을 참고하여 수의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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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술용역(PQ)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909]

2020. 6. 19.

질의요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가 지방계약법상 입찰인지 여부와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서 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술용역 PQ 재공고의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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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물품 수의계약 가능 금액
[회계제도과-3809]

2020. 8. 3.

질의요지

조달청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 근거하여 1회 납품요구 구매 한도액 상관없이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

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이라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라면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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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사회적기업 등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여부

[회계제도과-5110]

2019. 9. 23.

질의요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수의계약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으로서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사회적

기업･사회적협동조합 수의계약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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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신고 등 자격없는 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540]

2020. 3. 3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호에 의한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할 경우에, 소독업 신고증이 없는 자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은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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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른 법령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355]

2020. 3. 20.

질의요지

 ○○도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학교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에 ○○

농식품유통진흥원과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도 학교급식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명시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해당 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자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그 

사무에 대한 위탁･대행 대상 등의 규정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이상 조례를 근거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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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견적제출 후 계약 포기자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

[회계제도과-954]

2018. 2. 23.

질의요지

2인이상 견적서 제출 공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1~4순위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모두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⑥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1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의계약에 있어서 1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지 새롭게 견적서 제출한 자로 결정할 지는 임의적인 사항이므로 

1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나, 

2순위부터는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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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작업상 혼잡 등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053]

2020. 3. 6.

질의요지

시공과정상 전차공사와 시간･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의 경우로서 금차공사와 전차공사의 

발주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시, ○○공사)에도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에서 정한 ‘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로 보아 전차공사의 시공사와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나목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이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3-가-2)” 

및 “라” 에서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고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이상으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결과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전차공사와 금차공사의 발주기관이 다른 경우라도 작업상 혼잡 등을 

이유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사가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

계약 – 작업상 혼란 등의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전차공사의 시공사와 수의

계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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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의계약 대상으로서 직접생산 확인 방법
[회계제도과-2682]

2020. 6. 8.

질의요지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된 농공단지 입주 A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와 직접생산가능 여부 확인 방법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6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

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4-나-1)”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직접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제품의 직접 생산

확인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직접생산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직접생산 가능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다양한 

방법을 결정하여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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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436]

2017. 1. 23.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의 시공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 질의와 관련하여,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로서 금차공사기간 대비 전차공사의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이상인 공사라면 작업상의 

혼잡 등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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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난복구공사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적용범위
[회계제도과-3018]

2020. 6. 25.

질의요지

1) 기존 전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서 재난발생일 이후에 신규면허를 득하였을 

경우 90일 범위 안에서 제한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재난발생일 이후에 재난발생지역에 주소지를 둔 일반사업자(법인, 개인)가 전문공사 신규

면허를 득하였을 시 90일 범위 안에서 제한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허가･면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2”

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

일을 기준일로 판단토록 규정하고,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8)”에서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동 요령 제3절 “1-나-5)-가)･나)”에서 안내공고일 전 해당지역 소재자를 지역

사업자로 보는 것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지역제한 하거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

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지역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관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대한 지역제한 규정이 면허 등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한 면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

지는 견적서 안내공고문에서 정하고 있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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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자공개 수의계약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유효기한
[회계제도과-1723]

2020. 4. 12.

질의요지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상 견적입찰 참가자격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한 경우 개찰 당일 등록･발급받아 제출한 확인서가 유효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8”에서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하여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을 준용하되,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

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한 중소기업 확인서도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는 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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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인 견적 수의계약 견적제출 자격 및 계약체결
[회계제도과-6094]

2020. 11. 26.

질의요지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대기업, 중기업 참여 가능)’을 

함께 견적서 제출 대상으로 제한이 가능한지와 견적서 제출 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1순위자인 중기업인 여성기업과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9조 

단서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제1항제5호‘다･마’목 및 제3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2인(여성

기업은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서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

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⑧”에서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의 견적 제출 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대기업, 중기업 참여 가능)’으로 제한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담당자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견적서 제출자로 제한한 경우라면 중기업인 여성

기업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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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허통상실시권자와 기술사용 협약에 따른 하도급 

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977]

2017. 9. 18.

질의요지

공사 발주 전 발주부서와 기술보유자(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내용에 따라 기술보유자와 낙찰자(원도급자)간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후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은 자와 해당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특허 통상실시권자는 제외)와 <별첨양식 1>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 기술보유자(기술개발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에 특허공법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기술보유자의 특수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술보유자와 하도급 

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의 허락을 얻어 일정범위에 한하여 여러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특허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시 

통상실시권자는 협약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특허기술보유자가 낙찰자와의 사용협약에 

따라 하도급을 받을 경우에도 통상실시권자는 하도급을 포함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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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기술 적용공사 제한입찰 방법
[회계제도과-499]

2017. 8. 23.

질의요지

계약심사 중인 응집지 및 침전지 방수･방식공사(사업비 282백만원)의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에 따라 자문결과 미장･방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지역제한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감사의견으로 공사에 반영된 

신기술공법이 공사의 일부가 아니고 주공정의 대부분이 포함되었으므로 수의계약이 가능

하다고 하였음.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특허공법, ｢건설기술진흥법｣의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3-가-4)”에서는 

특허공법, 신기술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신기술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 

산정 시 점수가 90점 이상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

* 50억 원 미만 : 특허･신기술 적용부분이 85.72% 이상,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 90점 이상

50억 원 이상 : 특허･신기술 적용부분이 92.86% 이상,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 95점 이상

 질의의 경우 50억 원 미만인 공사로 특허･신기술의적용부분이 85.72% 이상 및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 산정에 따른 점수가 90점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에 

따라 해당 공사에 특허･신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허･신기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특허 통상

실시권자는 제외)와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입찰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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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역제한 시 인접 시･도 포함 여부
[회계제도과-1250]

2018. 3. 15.

질의요지

종자생산업체 2곳의 피허가자 명의는 다르나,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영향아래 두 개의 업체가 

관리･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제한 입찰시 군 관내로 제한해야 하는지 또는 

1인으로 인정하여 인접 시･도를 포함한 입찰 및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서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 입찰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가 위 규정에 해당된다면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에 사업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와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시･군･구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 일반입찰에 부칠지 아니면 인접 시･도를 포함한 지역제한 입찰에 부칠지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목적, 규모, 업체현황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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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술지원확약서 미발급 상태로 계약체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089]

2019. 3. 13.

질의요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문에 

계약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일부 제조사에서 낙찰자에게 

확약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낙찰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라-2)”에 따르면,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낙찰 이후 이를 실제 이행하는 자는 낙찰자(계약상대자)이므로 실질적인 협약은 물품공급･

기술지원사와 낙찰자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그 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아울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절 “7-나-21)”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물품공급･기술지원사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체단체에 귀속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는 바, 발주부서에서는 낙찰자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낙찰자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 물품공급･기술지원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기술 제공을 거부하여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협약변경 또는 분리발주 등을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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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명입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788]

2020. 6. 12.

질의요지

상이한 맨홀보수 신기술을 단독으로 보유한 업체가 3개, 공동으로 보유한 업체가 5개인 

경우(공동업체 8개) 맨홀 보수에 적용할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제1호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 10인 

이내로 보아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2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그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 상 지명경쟁입찰은 맨홀 보수에 적용할 특수한 기술이 

확정된 후 해당기술을 가진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맨홀 보수에 적용할 신기술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정한 기술이 확정되기 전 상이한 신기술 보유업체가 10개 

이내라는 이유로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맨홀 보수에 적용할 신기술 선정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신기술･특허공법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해당법령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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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055]

2019. 6. 1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가 종합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명시된 “종합계약 표준협정서”를 대표기관 집행방식으로 작성하되, 대가

지급을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7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2-가”에서 관련기관 협의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 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 중 하나를 결정하고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명시한 종합계약 표준협정서의 경우 계약집행의 

효율성･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만든 표준안이므로,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종합계약을 하는 각 관련기관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는 협의를 통해 협정서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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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종합계약 운영요령 상 동일장소 의미
[회계제도과-4342]

2020. 8. 31.

질의요지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 및 ○○도 시･군을 '동일장소'로 

보아 ○○도와 ○○도 시･군이 공동으로 종합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3항에서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

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1절 

“3-가”에서 "종합계약"이란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종합계약의 '동일 장소'는 발주하고자 하는 계약 내용이 이행되는 현장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도 및 ○○도 시･군이 해당 계약의 목적･내용 등을 감안

하여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로 판단하는 경우라면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제3장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

 2020년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L O C A L  F I N A N C E  A S S O C I A T I O N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9

제3장

예
정

가
격

 및
 원

가
계

산

❘ 제3장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

제3장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

0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이 거래실례가격인지 

여부

[회계제도과-910]

2018. 2. 22.

질의요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는 가격(가격정보, 종합쇼핑몰 가격)이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의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는 “가격정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서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된다고 판단

되나, 업체가 입력하는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가격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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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발주기관의 승인통보 형식
[회계제도과-2316]

2018. 5. 15.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통보는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나,

–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울러 같은 예규 제13장 제2절 제3호에 따르면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 

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쌍방의 의사표시(통지･ 

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지시 등)는 문서로서 행해져야 하며, 구두에 의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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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외주 가공비의 비목
[회계제도과-4343]

2020. 8. 31.

질의요지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투입되는 자재의 특허업체가 타 공장에 외주제작을 

의뢰하여 납품할 경우 예정가격의 비목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관 "6-가 및 다-13)"에서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이고, 경비의 세비목 중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가 계약목적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라면 

가공에 소요되는 비목의 분류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하도급자가 타 업체에 제작 의뢰하여 납품받은 자재로 시공하는 경우라면 외주가공비인 

경비로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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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계약심사 심사대상 기준 추정금액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포함 여부

[회계제도과-6326]

2019. 11. 20.

질의요지

계약심사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추정금액” 정의 중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및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 “추정금액” 이란 공사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추정금액은 도급자 및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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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법
[회계제도과-5679]

2018. 11. 12.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잔토처리와 관련한 운반비, 기계경비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원가 

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3관 "6-다-2) 및 6-다-3)"에서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하며, 

기계경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시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와 

기계경비는 위 규정에 따라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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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업자(생산자) 공표가격의 거래실례가격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5985]

2018. 11. 29.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한 「종합물가정보지」의 '업자(생산자) 

공표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견적가격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실례가격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한 「종합물가 

정보지」의 '업자(생산자)공표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 아니라, 업자(생산자) 판매 희망가격 또는 업자(생산자)가 발표한 가격인 경우라면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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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회계제도과-1293]

2020. 3. 18.

질의요지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도 

물품･공사가 혼재한 계약으로 보아 예정가격 산정 시 보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등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10-나’에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의 작성 및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한 경우라면 예정가격 산정시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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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산림조합과 사방사업 계약 시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회신

[회계제도과-4533]

2018. 9. 18.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인 산림조합이 다른 사업자로 부터 재료비 및 기계경비 등 원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부가가치세를 

합산 후 계약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대금지급 시 실제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의 확인을 위해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동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서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절 "5-나"에서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토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사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인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원재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예정가격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참고로 

부가가치세의 사후정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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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산출내역서 오기에 따른 입찰무효
[회계제도과-3648]

2018. 7. 27.

질의요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른 연구용역 입찰에서 가격입찰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로 전자투찰하고, 별도로 제안요청서의 서식에 따라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후 밀봉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 입찰자(면세사업자)가 작성한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부가가치세 기재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입찰 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 입찰무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3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2-다-3)’에 따르면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였으나,

– 해당 입찰자(면세사업자)의 경우 가격제안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을 기재 

하였으나, 산출내역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제출하였으므로 입찰서의 오기로 

볼 수 있음

 다만, 발주처에 제출되는 산출내역서는 해당 용역에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물량과 비용 

등을 입찰자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지출되지 않을 

부가가치세를 산출내역서에 기재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 이에 따라 산출내역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가격제안서에는 

입찰공고문의 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다면 입찰 무효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입찰공고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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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관련 질의 회신
[회계제도과-57]

2018. 1. 4.

질의요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서 계약 

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범위에는 재료비 외에 경비 등(운반비, 기계경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사이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하였을 경우(당초 

입찰 공고 시 부가가치세 면제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음)에 위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을 

적용하여(부가가치세 면제 및 원재료 매입세액 합산) 변경계약 또는 준공시 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에서 ‘비목별’ 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상 세부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비목인 경우라면, 재료비 또는 경비 

구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4-라’ 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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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3'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아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협의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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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찰 후 예정가격 작성 및 새로운 입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908]

2020. 6. 19.

질의요지

1)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 결정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개찰된 상황에서 개찰 후 예정가격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2) 개찰 이후 예정가격 작성이 불가능하다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해 입찰 전체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입찰가격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계약담당자가 미리 작성한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개찰 후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 「지방계약법」 제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3-가"에서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예정가격에 관한 착오･오류 등으로 인한 입찰 취소는 개찰 전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찰이 완료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서 정한 입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조달청에 문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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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운반비의 예정가격 작성 비목
[회계제도과-3364]

2018. 7. 10.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토사 운반비를 계산할 때에 토사 운반비를 경비로 

보아 일괄 계산해야 하는지 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각 비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3관 ‘4-다’에서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되,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작성요령 제3관 ‘6-다-2)’에서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료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부대비용이 아닌 운반비는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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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탁 수수료 인정 범위
[회계제도과-710]

2020. 2. 19.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상 위탁 

수수료의 인정 범위는?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는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개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상 위탁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목적과 취지, 범위 등을 감안하여 위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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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가계약의 보험료 사후정산 기준 금액의 범위
[회계제도과-4934]

2018. 10. 1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단가계약에 있어서 보험료 사후정산의 기준금액은 

원가산정 시 책정한 총 보험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가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실적을 

곱한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절에 따라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을 준용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르면 보험료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하고 계약상대자의 지급청구 시 해당보험료의 범위 안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경우 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단가에 보험료가 

반영된 경우라면 단가를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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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술연구용역 원가(인건비) 산정기준
[회계제도과-110]

2018. 1. 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산정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함에 있어 책임연구원이 용역 

참여율이 20%인 경우 인건비를 기준단가에 2/5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단가에 

0.2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주1)에 따르면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책임연구원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 

50%로 산정한 금액이며, 용역참여율이란 실제로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책임연구원의 용역참여율이 20%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기준단가에 2/5를 적용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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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준공대가 지급 후 학술용역 경비 사후정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501]

2019. 7. 4.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와 총액계약으로 체결한 학술용역의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산출내역서 

명시된 수질분석 등을 일부 미 실시되어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정산한 후 준공처리 및 

대가지급을 완료한 경우

– 계약서류 등에 사후정산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고 과업내용서에 따른 계약이행은 

완료한 경우, 산출내역서상 미 이행된 일부항목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은 타당한지 및 

감액 정산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형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른 확정계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개산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사후원가조건부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아닌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과업 

내용 변경 없이 일부항목을 정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또한, 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물가변동,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1-사", "2-다", "3-다"에서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해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지방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기한은 준공대가 지급 

이전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준공대가 지급 후 감액정산분의 청구 및 지급가능 여부는 

민법, 민사소송법 등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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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학술용역의 책임연구원의 자격
[회계제도과-527]

2017. 8. 24.

질의요지

학술용역의 원가계산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또는 실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 부교수로 재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책임연구원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제4관- 1-나”에 책임연구원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대학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등이 대학 부교수 

수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학술용역계약에서 책임연구원의 적격자는 계약담당자가 대학 

부교수 재직 사항뿐만 아니라 해당 용역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성 등 용역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다만, 계약담당자가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육부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4장

낙찰자 결정 기준

 2020년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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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낙찰자 결정 기준

01 신규청년고용수 평가 방법
[회계제도과-382]

2020. 1. 2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평가기준 3.신인도 주1)-차)-(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사한 자의 의미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평가기준 3.신인도 주1)-차)-(3)에서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6개월 전 입사한 자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의 신규청년고용수(입찰

공고일 중도퇴사자 제외)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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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자체 물품 적격심사 시 신규채용 우수기업 신인도 

적용기준

[회계제도과-5339]

2018. 10. 29.

질의요지

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의 신인도 중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와 관련하여, 4일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및 입금내역서 등 근로사실을 확인하여 신인도평가 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물품구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를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인도 평가항목 중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주) 

1-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과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비교 산정하여 해당업체의 신규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고용인원은 <별표1> "3" 신인도 "주1) -사) -(1)"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한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4대보험 

증빙서류, 급여지급 등을 확인하여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신인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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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물품 적격심사의 평가시 납품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지

[회계제도과-3556]

2020. 7. 20.

질의요지

적격심사 시 1순위 업체가 물품규격서와 상이한 규격의 물품을 납품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규격서대로 납품이 가능한 차순위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필요로 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절 "1-4"에서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한 결과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선순위 낙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로서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선순위 낙찰자가 

입찰 후 계약체결 이행 전에 파산･해산･법정관리･워크아웃된 경우와 계약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면허 등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므로,

– 계약체결 이후 물품규격서와 상이한 규격의 물품 납품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1순위업체를 낙찰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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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입찰공고일 당일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서의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5068]

2020. 9. 29.

질의요지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경영상태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 당일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서가 

적격심사서류로서 유효한 평가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다. 경영상태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기간계산은 민법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초일은 제외하고 기산하므로, 입찰공고일 당일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서는 

적격심사서류로서 유효한 평가자료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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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입찰공고일 전일로 만료되는 신용평가 등급의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5405]

2020. 10. 21.

질의요지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경영상태평가 시 입찰공고일 전일로 만료되는 신용평가등급을 

유효한 평가자료로 보아 적격심사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다. 경영상태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전에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해당 

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담당자는 유효한 적격심사 

서류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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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물품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의 의미
[회계제도과-1055]

2020. 3. 6.

질의요지

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 동일 가격 입찰 시 이행능력 심사결과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서 '이행능력'의 의미

– 적격심사의 심사분야 중 하나인 '물품 납품이행능력'인지, 아니면 적격심사의 ‘종합평점’ 

인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며,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절 "2"에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 동일 가격 입찰 시 이행능력 심사 결과가 가장 

높은 자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의 '이행능력'은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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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물품 적격심사 시 기술인력 고용기간 연속 여부
[회계제도과-2497]

2017. 7. 5.

질의요지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서 보유한 기술인력의 근무(고용)이력이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된 기술인력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근무기간이 연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입찰공고일 : '17. 6. 14.)

근무(고용) 업체 근무(고용) 기간 비고

A사(적격심사 대상업체) ’17. 6. 1. ~ 현재

2일 공백B사 ’17. 3. 3. ~ ’17. 5. 31.

A사(적격심사 대상업체) ’15. 9. 3. ~ ’17. 2. 28.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1-나-주2) 및 주3)”에 따르면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이상)에 대하여 

평가하며,

–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 

이라 함)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술인력이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의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고용)기간이 연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기술인력의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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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물품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 규정의 국제입찰 

적용 여부

[회계제도과-584]

2018. 2.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적격심사의 신인도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고도인증 

및 녹색･일반인증” 평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하도록 한 규정이 국제입찰에 따른 신인도 평가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신인도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고도인증 및 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주1)-가)”의 단서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제입찰의 경우는 신인도의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싱글 PPM인증)”, “C(KS･CE･UL･해당국 국가산업 

표준규격 인증)”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 

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주5)”에 규정하는 바,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 평가없이 “주5)”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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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신용평가등급 평가 시 

감사보고서 적용 기준

[회계제도과-2678]

2019. 5. 3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의 입찰에 있어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시, 어느 시점의 감사보고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제1호에서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에서 외감법 적용을 받은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 

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하고,

–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8절에서 그 밖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2’ 에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의견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감사보고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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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가 시 

소수점 처리

[회계제도과-283]

2017. 3. 15.

질의요지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의 평가항목 중 입찰가격 평가 시 소수점 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2-가”에 따르면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 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그 최종평가점수에 조달청 배점기준 

대비 행정자치부 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에 따른 

공사규모별 배점을 곱하여 환산 평가하고, 환산 평가 결과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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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공동수급체의 시공품질 

평가 시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 산정 방법 질의

[회계제도과-425]

2018. 1. 23.

질의요지

행정안전부 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다-주4)’ 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시공품질 평가 시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의 각 평점에 환산시공비율을 반영하여 

합산하는지 구성원별 각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반영하여 합산 후 평점을 

산정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다-주4)’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의 각 평점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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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 변경에 있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의미

[회계제도과-6818]

2019. 12. 12.

질의요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수급예정자의 

계약 포기 등으로 새로운 하수급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평가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업체” 를 선정하여야 하는 바, 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및 하수급예정자의 단순 계약 포기 시 하수급자 변경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시 입찰 

참가자의 향후 입찰가격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인 하도급 비율,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에 

따라 차등평가토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5’ 에서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되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이란 당초 하도급관리 

계획서상의 하도급 내용과 비율 등을 유지하되, 당초 기존 하수급인 보다 시공능력, 

시공기술, 시공실적 등이 기존 하수급인 보다 우월한 자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특히, 변경하는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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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시한 하수급예정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수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이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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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 추가 및 승인 여부
[회계제도과-543]

2018. 1. 30.

질의요지

적격심사시 제출한 공사의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 공종이외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5-가’에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 ‘5-다’에는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는 

동 규정 <별표 6>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사서류로서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그대로 이행하여야 함

– 다만, 귀 질의 내용이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이 없이 하수급자를 추가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하도급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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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판단 기준
[회계제도과-1294]

2020. 3. 18.

질의요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10>에 따른 재난복구공사 시공여유율 평가에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 포함) 

건수 판단 시 해당일자 기준시점에 시공 중인 공사를 포함하는지 여부 및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등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부담이 되는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성실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다-2)’에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0점에서 

0.5점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사항과 관련한 시공여유율은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입찰등록마감일 현재(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 포함) 관급으로 계약 또는 낙찰된 공사가 없거나 적어 

금번 공사의 시공에 여유가 있는 입찰자가 낙찰에 유리하도록 평가하는 제도로, 이 경우 

관급공사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공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수에 포함됨



94 LOCAL FINANCE ASSOCIATION

2020년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15
신인도 평가 시 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된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의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1823]

2020. 4. 20.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에 적용하는 신인도 평가 중 ‘최근 

1년 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우 유･무효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성실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2’에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14’ 에서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에 대해 조기 단축기간별로 

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단축 

시행일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행위가 있었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한 서류라면, 이 

확인서의 발급행위는 해당 사업자가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확인서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우라도 조기단축 시행일을 기준으로 유･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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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인도 평가 시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서 

해당지역의 범위

[회계제도과-2710]

2020. 6. 9.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신인도 평가기준 중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과 

관련하여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광역시･도”)에 소재한 업체가 신인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주13)’에서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 대해 평가함에 있어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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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인도 평가 시 영업정지처분의 배점 적용 기간
[회계제도과-5214]

2019. 9. 30.

질의요지

A건설업체가 B구청으로부터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2>에 따른 신인도 

평가기준 중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서 

신인도 배점한도 –2점을 적용하는 기간이 행정처분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기간(영업정지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2>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중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2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간(영업정지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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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인도 평가 시 최초 지원금 기준의 의미
[회계제도과-157]

2020. 1. 13.

질의요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0’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최초지원금 기준)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인 자에 대해 신인도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 위 조항에서 최초 

지원금 기준의 의미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성실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4> ‘10’에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최초 지원금기준)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인 자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최초 지원금 기준’의 의미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요건을 검토 받아 

지원금을 지원받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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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설 업체의 재무비율 평가 시 관련 협회 정기결산서 

자료의 통보시점

[회계제도과-4801]

2020. 9. 18.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2019년 7월 5일 신설한 업체의 재무비율 평가시 관련협회가 

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를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를 입찰공고일 이후에 조달청으로 

통보한 경우 관련협회의 자료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결산서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 2019년도 업종 평균비율 적용일자(’20. 7. 1.) / 입찰공고일(’20. 7. 20.) / 협회통보일

(’20. 7.24.)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Ⅱ’ 및 <별표3-1> ‘주1)-가)’에서 재무비율 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는 협회 

자료)로 평가하고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무비율은 해당 업체가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하여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 최초결산서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업체가 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주기관(조달청)에 통보된 경우라도 관련협회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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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개된 명단에서 임금체불 위반 확인이 부분적으로 

불가한 경우 신인도 평가방법

[회계제도과-1014]

2017. 2. 24.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임금체불 위반업체 평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일(2016. 12. 28.)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연도(2013년, 2014년, 

2015년)에 공개된 위반 건수를 확인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3년 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심사 절차 및 조치 방법

답변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주10)”에 따르면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연도간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사항과 같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3년도 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연도의 위반 건수로 신인도를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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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인도 평가 시 평가요소의 기준일
[회계제도과-90]

2017. 3. 6.

질의요지

2017. 1. 12. 입찰 공고한 □□개선공사(추정가격 약 149억 원, 2. 22. 개찰)의 적격심사 

중 신인도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17년 고용탄력성 등급 자료를 2017. 2. 16.에 

발표 게시함에 따라 최근 2년간(2016 ~ 2017)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탄력성 등급자료’ 

중 어떤 자료를 이번 입찰공고의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2”에 따르면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현재 발표된 자료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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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설공사 적격심사 접근성 점수 적용 여부
[회계제도과-3555]

2019. 7. 8.

질의요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에 따른 접근성 평가와 관련하여 □□광역시 내 자치구가 평가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접근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별지5> “1-라-3)”에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하나,

– “1-라-2)”에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시･군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한 접근성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므로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는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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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하도급 실적인정 범위
[회계제도과-2496]

2017. 7. 5.

질의요지

원도급업체가 동일업종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을 원도급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Ⅰ-4-나’에 따르면

–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 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하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을 실적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의 규정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과거에 직접 시공하여 준공한 실적을 각각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업종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건설업의 직접시공의 유도로 전문 

건설업의 활성화와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자는 전체실적을 인정하도록 함

– 따라서, 질의 사항과 같이 전문건설업체가 동일업종인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한 

경우에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 

인정 방법과 같이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실제시공한 부분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하도급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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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 산정 방법

[회계제도과-3741]

2020. 7. 29.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신인도 항목 중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와 관련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은 ‘2020. 7. 

1.’ 부터 산정하여 최근 3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없는 경우 가중평균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에서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 

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 대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주8)’에 따른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을 산정함에 있어 최근 

1년전이나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는 평균값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는 최근년도 사고사망인율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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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적용 범위

[회계제도과-6812]

2019. 12. 12.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 참가한 업종 외에도 여러 

업종의 등록을 보유한 경우에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시 

보유업종 전체를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 참가한 해당공사 업종만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 기술능력 ,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1’ 

에서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세부기준 <별지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5’ 에서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참가자의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평가하는 항목이므로, 해당 공사 업종에 대하여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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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263]

2019. 3. 21.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입찰참가자가 신용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였으나, 적격통과점수 미달이 된 상황에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로 보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다시 평가하여 적격심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Ⅰ-1’에서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예규 제2장 제4절 ‘7’에서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 

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토록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위 조항에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등’은 제출된 서류자체의 미비, 

오류에 한하여 보완토록 하는 의미이므로 적격심사대상자가 당초 선택한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변경토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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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의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의미

[회계제도과-1219]

2019. 3. 19.

질의요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1’신용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1’에서 신용평가방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년이내에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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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시공경험 평가 실적 

인정 범위

[회계제도과-2692]

2019. 5. 30.

질의요지

추정가격 3.9억원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 시 최근 5년간 실적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실적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회에서 확정･발급한 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전문･그 

밖의 공사)의 실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3-나”에서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토록 

하고, 세부평가방법은 <별표1> “Ⅱ”에 정한 바를 따르도록 하고,

– <별표 1> “Ⅱ-1-가”에서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로서, 2018년 시공실적 발표 전 공고한 입찰의 최근 5년간 실적평가는 2013년･ 

2014년･2015년･2016년･2017년 실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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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민간실적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2409]

2019. 5. 17.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적격심사의 민간실적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준공 

완료된 공사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준공필증”을 필수로 제출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Ⅰ-4-가-1)”에서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 

(규모)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준공실적을 "Ⅲ-1-가"에서 일부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적평가 시 “Ⅰ-4-가-5)”에서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심사할 때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실적증명 발급기관이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민간실적의 경우는 동 <별표 

1>의 “Ⅰ-3-가”에서 시공실적증명서에 인･허가서류, 준공관계서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등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3호의2 

서식>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주3)에서도 민간공사와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실적평가시 준공 여부에 관한 사항이 명확치 않아 발주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적증명 제출자에게 입증을 요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실적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실적인정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인･허가서류, 준공관계서류 

등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입증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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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관련법령에 별도 인･허가 사항이 없는 시설공사의 

실적인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426]

2018. 1. 23.

질의요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가’에 따르면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는 인･허가서류, 

준공관계서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법령에 따른 별도 인･허가 절차가 없어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가’에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는 인･허가서류, 준공 

관계서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면세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시공경험 평가는 정상적인 이행경험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 

증명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인･허가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인･허가 

서류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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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평가 시 최근 5년의 판단 

기준

[회계제도과-2011]

2018. 4. 27.

질의요지

도로개설공사 관련 최근 5년간 실적평가에 있어 실적증명을 2013~2016까지 대한건설협회로 

부터 실적증명서를 받고, 2017년 실적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적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Ⅱ-1-가’에 따르면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련협회가 있으나 업체가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동 세부기준 <별표 2> 

‘Ⅱ-2-가’에 따라 위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평가는 연도별(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된 최근 

5년간 실적증명서로 평가하여야 함

– 참고로, 2017년 시공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협회가 최종 확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2012 ~ 2016년의 실적이 최근 5년간 실적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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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령의 개정으로 해당사업의 이행자격이 변경됐을 

시 시공실적 인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949]

2020. 4. 24.

질의요지

종전에는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998호)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만이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입찰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 재공사업 면허로 이행한 병해충 방제 용역실적을 

시공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4-7)-나)’에서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인정은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면허)업종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실적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해당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등록･면허 등이 

변경된 사안에서 해당 공사의 시공당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면허 등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적법하게 시공한 경우로서 세부 이행내용이 금번 발주사업과 동일한 경우라면 

준공한 시공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공고문, 과업내용과 

이행실적의 동일성 여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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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적격심사 시 공사실적으로 물품과 시공비 합산 

실적의 인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130]

2017. 6. 21.

질의요지

A시에서 2017. 05. 04. 입찰공고한 「□□수영장 차양막 보강공사」 입찰공고문과 관련하여 

적격심사시 실적 인정범위를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으로 평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100%)한다고 명기하고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였으나, 

적격심사 대상업체에서는 공사실적증명서에 물품대와 시공비를 합하여 ‘납품 및 시공액’으로 

제출하고 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물품과 시공비 합산실적을 인정(혹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Ⅲ-1가’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 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제출자료의 책임은 “Ⅱ-1-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공사계약과 물품계약은 적용법령과 계약 이행방법 및 절차 등이 다르므로 공사 

계약에 따른 자재 등의 납품･설치를 물품실적으로 사용하거나 물품계약에 따른 자재 등의 

납품･설치를 공사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이행경험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이행하여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만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13

제4장

낙
찰

자
결

정
 기

준

❘ 제4장 낙찰자 결정 기준

34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인정기준 및 경영상태 평가 방법 질의

[회계제도과-629]

2017. 4. 4.

질의요지

1) 석면해체･제거업의 경우 실적을 관리하는 관련협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인정 여부

2) 석면해체･제거업은 공사업종이 아닌 용역업종(조달청 코드번호 5652)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위의 평가방법과 별개로 경영상태 평가에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 <별표3> ‘Ⅲ-5’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의 신용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 ‘Ⅲ-9’에 

등재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업종 관련협회가 아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과-2168(2016. 7. 

19.)호에 따라 “공사”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경영상태 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 “Ⅰ-1”의 

단서에 따라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방법 중 해당업종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세부기준 

<별표 3-1> ‘주1)-가)’에 따라 해당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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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최근 3년간의 시공실적 중 일부 누락된 실적을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시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5830]

2020. 11. 11.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2018년도 실적 

중 일부를 누락하여 관련협회에 신고하고 누락된 실적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도 포함하여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이하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에서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1회계연도 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 

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평가 시 공사실적 인정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실적 

중 1회계연도 내의(2018년도) 실적에 일부 누락신고분이 있는 경우라면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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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내부 규정을 근거로 위임･귀속한 용역실적의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682]

2017. 2. 7.

질의요지

“해당 국립대학교의 연구소(별도 사업자등록)가 수행한 실적은 산학협력단에 

위임･귀속한다.”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해당 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별도 사업자등록)이 

용역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해당 용역실적의 인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 같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용역의 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입찰공고문의 용역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준공 완료한 용역 실적을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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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역 업체 참여도 배점 부여방법
[회계제도과-438]

2017. 3. 24.

질의요지

○○시에서 발주한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업종별비율)은 

공공측량업(3.11%), 수치지도제작업(6.93%), 지하시설물측량업(89.96%)이고, ○○시 

소재 지역 업체는 공공측량업이 10개 이상, 수치제도제작업･지하시설물측량업이 각각 10개 

미만인 기술용역 입찰에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A공동수급체(△△업체 30%, □□업체 

70%)와 B공동수급체 (△△업체 35%, ◇◇업체 65%)의 지역 업체참여도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 “주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 세부기준 <별지>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의 “1-가”에 따라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광역시 소재 지역 업체가 10인에 미달하는 

수치지도제작업(6.93%), 지하시설물측량업(89.96%)에 대해서만 인접 시･도 소재업체를 

지역 업체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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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역업체 참여도 적용범위
[회계제도과-447]

2017. 3. 24.

질의요지

△△광역시에서 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 입찰을 부치는 경우에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내용 

중 “인접 시･도”의 범위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 세부기준 <별지>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의 “1-가”에 따라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인접 시･도”는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하므로 행정구역상 

△△광역시와 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시･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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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시 기술인력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3296]

2018. 7. 6.

질의요지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적격심사대상업체 입사일이 입찰 

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책임연구원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 입사일로 기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및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사하였으나, 4대 보험 등이 미신고 된 경우 책임연구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2”에서 각 평가요소의 판단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의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입찰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책임연구원을 평가하며, 책임연구원의 재직여부는 실제 입･퇴사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재직증명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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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술용역 적격심사 관련 재무제표 적용연도
[회계제도과-270]

2019. 1. 17.

질의요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시 입찰공고문(2018. 10. 

8. 공고)에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하겠다고 명시한 후 

2016년도 한국은행 자료를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심사대상자의 2016년도 

재무제표로 평가해야 하는지 또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재무제표인 2017년도 재무제표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2-나-1) ”에서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관련협회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같은 <별지> “2-나-3)”에서 최근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재무비율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 최근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 기준비율과 업체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이 2016년도 자료인 경우 평가대상 

업체 정기결산서도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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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물품 또는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 시 

공사계약 포함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040]

2017. 4. 24.

질의요지

지자체가 물품 또는 용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서 공사계약을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수 있음

– 위 규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사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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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안서평가위원회 선정 시 입찰참가자의 추첨횟수
[회계제도과-2683]

2020. 6. 8.

질의요지

'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한다'의 의미는 한 차례 추첨만을 의미 또는 두 차례 이상 추첨해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와 두 차례 추첨하여 다득표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해당 조항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서 지방 

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경우에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의 수, 다른 시･도 위원의 비율, 예비명부작성 

및 추첨을 통한 위원선정 방법 등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 제4절 '1-바'에서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추첨하는 횟수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의 심사위원 

추첨 결과, 다른 시･도 심사위원 비율 충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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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
[회계제도과-4245]

2020. 8. 26.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조례나 규칙이 필요한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나 규칙을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경우에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조 제11항에서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의 수, 다른 시･도 위원의 비율, 예비명부작성 

및 추첨을 통한 위원선정 방법 등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례나 규칙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인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와 소관부처(부서)에 문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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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회계제도과-2425]

2017. 11. 27.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위원회 구성원에 계약 당사자인 당해 지자체 공무원은 배제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1-나’ 

및 ‘1-바’의 규정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구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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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관련 입찰기준일
[회계제도과-1312]

2017. 5. 1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제안응모신청서(청렴서약서, 공동수급협정서, 회사 

일반현황 등) 접수일과 제안서(입찰참가 신청서, 기술･가격 제안서 등) 접수일을 각각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 제안응모신청서 제출을 입찰서 제출로 보아 입찰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의 성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입찰참가자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면허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이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은 입찰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한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2인 이상이면 

성립됨

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3”에 따르면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가격제안서(입찰서)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도착일시 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무효임

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제안응모신청서 접수일과 제안서 접수일을 달리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가격 제안서를 제출토록 한 제안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입찰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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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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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제출 기한
[회계제도과-7110]

2019. 12. 27.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3-나”에서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절 “4-사-6)”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 

순위를 발표해야 하나,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동시에 

제출 가능할 것이며,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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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469]

2019. 5. 21.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창의성･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기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1-가"에서 

입찰공고 시 협상계약의 기준과 절차,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을 명시하고, 

"5-가"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해 공고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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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 차수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066]

2017. 12. 29.

질의요지

초등학교 신축을 위한 장기계속공사를 진행 중 발주처 사정으로 최종 차수계약을 하지 않고 

장기간(약 8년) 중단된 상태에서, 발주처의 새로운 사업계획 진행으로 당초 장기계속공사의 

최종 차수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복투자 등의 우려가 있어 발주처는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유로 최종 차수분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4’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 사유에 해당된다면, 계약당사자간 협의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목적,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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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송 중 새로운 계약의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5614]

2019. 10. 22.

질의요지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계약을 해지한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한 경우,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다투는 중에도 새로운 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2제1항제5호 및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가-5), 

7)”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의 사유로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의거 계약해지가 이루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입찰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새로운 

입찰 등에 부칠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의 목적･특성, 소송의 진행상황, 관련법령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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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사 지연업체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4650]

2018. 9. 27.

질의요지

공사계약 체결 후 준공일 이후 계약상대자의 경영악화(압류)로 인하여 원활한 공사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직권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가-7)”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계약이행을 수차례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발주기관에서 계약 

내용･조건, 현장상황 및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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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사 계약해지 시 위약금 지급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6393]

2018. 12. 18.

질의요지

교육지원청에서 체결한 <석면제거 및 천장설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 합의서 제출을 거부하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 지급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4-가”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같은 절 “3-다, 라”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에게 계약 해제･해지 사실을 통지하고, 계약 해제･해지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공사장에서 철수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4-다”에 

따라 미지급 기성대가와 투입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사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위약금 지급, 

합의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및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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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887]

2019. 2. 26.

질의요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따라 진행 없이 정지 상태이며 예산은 

사고이월 후 불용처리가 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4-가”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같은 절 “3-다, 라”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와 하수급자에게 계약 해제･해지 사실을 통지하고, 계약 해제･해지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공사장에서 철수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4-다”에 

따라 미지급 기성대가와 투입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예산 불용 및 민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취소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특성, 현장상황, 사업진행 가능 여부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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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910]

2020. 6. 19.

질의요지

계약상대방이 착수계 제출 시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참여연구원이 아닌자를 참여 

연구원으로 사칭하여 과업 수행회의에 참석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3-가-10)”에서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허위 증명서 

발급, 참여연구원 사칭 등을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로 보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의 목적･성질, 입찰공고문, 계약문서, 관련법령 및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37

제5장

계
약

 일
반

조
건

❘ 제5장 계약 일반조건

07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시 공기산정 

기준

[회계제도과-1571]

2017. 5. 25.

질의요지

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현재 계약된 기간이 1,100일(당초 304일 + 설계변경 261일 + 

공사정지 535일)이고, 이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공사정지기간이 535일이므로 실제공사기간은 565일에 해당되는데

–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계약 

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바, 이 경우 공기는 공사정지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공사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5-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제6절 “1”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또는 같은 절 “6. 공사의 

일시정지”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경우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8절 “6”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기는 

공사정지기간을 제외한 실제공사기간(당초 계약 시의 공사기간과 설계변경으로 인해 

조정된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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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거짓실적증명서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사유 해당 여부

[회계제도과-6476]

2020. 12. 17.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입찰과정에서 거짓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유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3호에서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3-가-3)"에서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토록 한 규정은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여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계약상대자가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사실인 경우라면 해당 

거짓 서류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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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 다만,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당해 계약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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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계약이행보증금 귀속주체
[회계제도과-4559]

2019. 8. 28.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려는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 등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아닌 계약에서의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및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사항의 경우는 보조금 교부조건 및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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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상대자가 경영난으로 계약 포기 시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201]

2017. 5. 4.

질의요지

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을 장기계약(’15년 ~ ’17년, 연간 1,711백만원)으로 

체결하여 ’15년과 ’16년을 이행하고 내부사정(경영난)으로 ’17년 계약을 포기했으나 

사업부서 요구로 신규업체 선정 시까지 3개월 더 용역 이행을 하고 ’17. 4월에 

사업부서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계약기간이 3년인 차수계약으로 계약상대자가 ’16년까지 완료하고 ’16. 12월말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사업부서의 사유로 ’17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3개월을 이행한 후 

’17. 4. 1. 계약해지를 하였으므로 계약보증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내부사정(경영난)으로 인한 계약 포기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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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이행 지체 시 계약보증금 추가 산정 여부
[회계제도과-5986]

2018. 11. 29.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였으나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 받아야 하는 계약보증금 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물품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여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나,

–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였으나,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계약 미이행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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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계약기간 연장 시 지체일수 

포함 여부

[회계제도과-2900]

2019. 6. 10.

질의요지

환경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이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여 공사계약기간 연장 또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2"의 규정에 따라 태풍･홍수･폭염, 그밖에 악천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함

 「지방계약법」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지연배상금 납부를 위한 금액･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불가피하게 작업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아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서, 현장상황, 미세먼지 

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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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연배상금 부과를 위한 지체 일수 산정
[회계제도과-633]

2018. 2. 6.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일부 미시공된 상태(협문 미설치)로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시정조치 지시를 받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지체 일수 산정 

방법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1-바-1)"에 

따르면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결과 해당 

공사목적물의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확인되어 발주기관에서 시정조치를 하여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를 한 후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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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연배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부과 산정 기준
[회계제도과-185]

2019. 1. 1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 시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변경 작성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정산된 계약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의 하자보수 보증금 산정 시 변경되거나 사후 정산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제10절 “2-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장 제4절 “1”에서는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146 LOCAL FINANCE ASSOCIATION

2020년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연배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최종 확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변경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정산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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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준공된 1차공사의 하자를 사유로 2차 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5748]

2020. 11. 6.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된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된 1차 공사계약분의 하자를 사유로 하자보수 

완료시까지 2차수 공사계약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의 지연배상금은 각 연차별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1차수 공사계약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면 준공된 1차수 공사계약의 하자를 사유로 2차수 공사계약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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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납품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시 기납 부분 

인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92]

2017. 3. 6.

질의요지

일괄납품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물품 일부가 발주기관의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물품 전체를 반려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위해 검사에 통과한 잔여 물품을 

발주기관에 단순 보관한 것을 물품의 기납 부분으로 보아 지연배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르면 

지연배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일괄납품 조건으로 납품된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자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 보관만 한 경우라면 그 일부에 대하여 검사 및 인수(또는 

관리･사용) 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지연배상금 계산 시 물품의 기납 부분으로 

보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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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자 검사 비용부담의 주체 등 하자 검사 관련
[회계제도과-263]

2018. 1. 15.

질의요지

1)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공 후 관리청으로 이관시킨 시설물의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해야 할 경우 하자검사 비용 부담의 주체에 관한 질의

2)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할 때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지 여부

3)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하자검사 비용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사업 준공 후 시설물을 이관한 경우 하자검사에 따른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관리청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과 예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취지, 시설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2)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호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에 하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라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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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하자 검사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계약법령상 하자 검사의 비용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 검사의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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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해당 여부 및 

인정 범위

[회계제도과-2251]

2020. 5. 15.

질의요지

코로나19로 인한 용역 수행 곤란으로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경제적 손해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 손해 인정범위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8-가”및 “8-나"에서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등으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불가항력으로 보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등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8-다”및 "8-라"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8-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서 정한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업수행이 없었다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개학･개관 등이 연기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행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는지 여부 및 손해의 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공고, 계약내용, 해당 지출예산의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여부, 동일손해 관련 

보전금액의 이중수령 여부, 관련 법령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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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사정지 시 적용 대출금리
[회계제도과-4345]

2020. 8. 31.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6-라’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 산출 시 일반자금 대출금리는 지정금고에서 발주기관이 

대출받을 경우의 금리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대출받을 경우의 금리인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6-라’에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조항은 대출받는 주체의 신용도와 대출기관에 따라 적용금리의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있어 해당금액 산정의 객관성, 형평성, 통일성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임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된 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는 금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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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입찰 시 정한 특수조건의 인정 여부 및 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821]

2018. 8. 9.

질의요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입찰 시 교육청 지침 등에 의거하여 별도의 특수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특수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특수조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절 ‘1-나’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품계약 

특수조건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의 본질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계약당사자간 협의 없이 발주처에서 임의로 특정상표, 사양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물품계약 특수조건 등)을 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지정한 특정 상표 등에 대하여 특혜소지의 오해가 없도록 당위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

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객관성이 확보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

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면 해당계약의 해지 및 해당 계약과 

관련한 부적정 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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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역 보험료 사후정산 방법
[회계제도과-2408]

2019. 5. 17.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통학차량 임차용역계약의 상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사후정산 시 

해당 사업장에 실제 투입된 일자로 일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용역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을 전액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2-다-2)”에서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 

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용근로자가 직접 용역을 수행한 경우라면 보험료의 사후정산은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는 확인을 하고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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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책임감리 용역비 기성금 정산 비율
[회계제도과-1365]

2017. 10. 11.

질의요지

 선박건조책임감리업체(○○엔지니어링)는 □□시-시공업체간 타절정산이 완료되자, 

책임감리 대가 지급을 계약 공수(工數)의 77. 1%를 우선 신청하고 나머지는 제3업체 

선정 후 감리 투입 정도에 따라 기성금을 신청한다는 책임감리업체의 의견에 대해 책임 

감리용역이 성질상 선박건조공사의 진척 정도와 독립된 용역으로 보아 용역비 분할 

지급 가능한지 여부

 감리용역비 지급 시 공사 공정률(43. 5%)과 감리 공정률(77. 1%) 중 어느 것으로 정산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공사와 책임감리용역은 별도의 계약으로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책임감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여부, 

공사의 진척 정도와 비례하여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다만, 책임감리용역의 기성비 산정은 용역공정예정표 등 산출내역을 기초로 부진시공에 

대한 책임감리수행의 적정성, 책임감리 계약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9

제6장

선
금

 및
 대

가
 지

급

❘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

03
사고이월 예산 불용처리에 따른 계약 유지 여부 및 

대가지급 방법

[회계제도과-2403]

2017. 6. 19.

질의요지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조사 용역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사업비가 2017년도로 이월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여부 및 

대가지급 방법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 계약담당자는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 

(계약)를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하고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처리를 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예산을 이월하지 못해 불용처리 한 경우는 발주기관 내부적인 사안으로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으나, 해당 예산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불용되어 그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되,

– 대가 청구일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대가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함께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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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선금 반환 청구 시 하도급 대가와 기성대가 

미지급액 상계 순서

[회계제도과-6918]

2019. 12. 17.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예규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 원･하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원도급사의 재정난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작성을 근거로 

하도급사의 잔여 기성대가를 선금 충당에 앞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金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나-1)’에서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절 ‘5-나-3)’에서 선금반환 성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금은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가 가능할 것이나, 최종적인 것은 발주기관에서 하수급자 선금 

배분 여부, 기성부분의 하도급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판례, 보증서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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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선금사용 정산 시 인정 범위
[회계제도과-3890]

2019. 7. 24.

질의요지

2개 회사가 참여한 공동이행방식에서 선금을 지분율대로 신청한 후 자재비 등 선금사용 사유 

발생 시 원가안분을 통해 공동사에서 대표사에 지분율만큼 선금을 입금하고 대표사에서 

한꺼번에 선금을 사용한 경우 공동사에서 대표사로 지출(입금)한 내역이 선금사용내역서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자 부과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어 선금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선금사용내역서도 각자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잔액을 반환하는 경우라면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발주기관에서 계약내용 및 관련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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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성금 지급 후 선금 지급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085]

2019. 4. 30.

질의요지

계약을 체결한 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사업이 사고이월 된 경우, 이월 

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선금 지급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에서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고,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2-가”에서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급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에는 선급지급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같은 예규 같은 장 “3-라”에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회계연도 마감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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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계약 해지 시 기성대가 지급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987]

2020. 6. 24.

질의요지

계약해지를 진행하게 될 경우 용역수행자의 기성부분을 일부 인정하여 준공검사 후 기성을 

일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3-라”에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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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용역업체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582]

2017. 12. 07.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규정을 

‘용역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위 조항을 명시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금 청구 시 갖추어야 할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용역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체불임금을 발주기관에서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경우 용역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조건을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함

– 다만,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은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계약법 상에 명시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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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준공대가 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976]

2017. 9. 18.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할 준공 

대가에서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하자담보 

책임의무가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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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회계제도과-4045]

2018. 8. 23.

질의요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사 집행 중 주계약자 중도탈퇴 및 새로운 주계약자 선정 후 계약이행 

중 지연배상금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지연의 주요 책임이 있는 前주계약에게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 및 계약 보증금 세입조치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에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넘겨서 공사를 완성한 

경우라면 지체를 야기시키고 중도탈퇴한 구성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이는 

공사준공 이전에 해당 구성원이 탈퇴하였더라도 준공지연을 야기시킨 책임이 해당 

구성원에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함임

–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원의 교체를 통해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보증금 세입조치는 어려울 것임



제7장

계약금액의 조정

 2020년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L O C A L  F I N A N C E  A S S O C I A T I O N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69

제7장

계
약

금
액

의
 조

정

❘ 제7장 계약금액의 조정

제7장 계약금액의 조정

01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406]

2019. 7. 2.

질의요지

1) 토목공사와 분리 발주된 궤도공사에서 레일 투입으로 발주기관이 토목공사의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부분만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 또는 전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

2) 관급자재 계약업체와 시공위치까지 도착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관급자재를 

별도의 장비를 활용하여 운반해야 함에도 별도 장비운용 비용이 누락된 경우와 

임시설비의 철거공사 공종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및 발파공사로 인한 발파암 운반 

물량이 기존 설계서 보다 증가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안에 “1-다”의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중단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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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 전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에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관급자재 운반을 위해 별도 장비 투입, 철거 

공사의 물량내역서 누락 및 발파암 운반수량 증가로 인하여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서, 현장상황,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71

제7장

계
약

금
액

의
 조

정

❘ 제7장 계약금액의 조정

02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 포함 여부

[회계제도과-3966]

2019. 7. 29.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 타 공정 연계 시공 필요로 인한 지연 및 관급자재 설치 

전 종합시운전(내역에 포함) 이행 불가로 준공기한내에 준공을 할 수 없어 계약기간 연장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간접노무비 반영 및 원도급자는 별도의 

시공이 없으나, 하도급자의 종합시운전에 따른 간접노무비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 ‘ 2-사’에서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2-가’부터 

‘2-라’에 따라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2’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안에 “1-다”의 불가항력의 사유, 관급자재 공급 지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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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집행기준 제8절 ‘2’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계약이 지연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타 공정 연계 시공 필요로 인한 지연 및 관급자재 설치 전 종합 

시운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 

근거자료 제시, 계약문서,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한 경우라면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부분을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73

제7장

계
약

금
액

의
 조

정

❘ 제7장 계약금액의 조정

03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율의 산정 방법
[회계제도과-968]

2017. 2. 22.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분 발생 시 간접노무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7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간접노무비율은 직접노무비 대비 간접노무비(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 

비율을 의미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의 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마”에 따라 직접노무비의 증･감분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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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개산급 사유서 없이 기 수령한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 포함 여부

[회계제도과-2075]

2017. 6. 20.

질의요지

감리계약과 관련하여 개산급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이미 수령한 기성액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함)｣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5-가”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 

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같은 절 “5-나”에 따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전에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5항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대하여 적용되고,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공정예정표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 되었어야 할 부분과 지연부분, 개산급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급한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계약금액조정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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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국민체육센터 증축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81]

2017. 3. 15.

질의요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3층 증축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설계변경 제한 범위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중에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라 설계서가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설계변경은 공사를 시공하는 도중에 당초 설계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당초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을 말하므로, 당초 예측이 가능했거나 

계획되었던 부분은 설계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초 설계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증가되는 부분을 시공할 수 있는 추가공사의 경우는 별개의 공사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증축분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 

당초 설계상황 및 설계내용, 입찰 및 계약 상황, 변경대상 및 내용, 관련법령･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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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유휴장비비 인정 범위
[회계제도과-186]

2019. 1. 11.

질의요지

공사 정지로 인하여 건설장비의 유휴비용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 2-바’에 따른 유휴 장비비 산정시 임대장비와 

보유장비의 구분 방법 및 하도급자가 보유한 장비를 보유장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운반 

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2-바’에서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장비의 경우에는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보유장비의 경우에는 유휴 장비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반영해주는 제도이므로, 계약상대자 또는 하도급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유장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장비의 

해당여부는 발주처에서 계약문서, 현장상황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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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계약금액 조정 인정 범위
[회계제도과-259]

2020. 1. 17.

질의요지

토사 처리물량(26,345㎥)에 대한 토사 운반거리가 누락되어 발주된 공사입찰에서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행 후(임의 이행물량 19,424㎥)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적합한 절차 이행이 선행되지 않아 계약내용 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운반거리에 대한 기성대가를 받아간 

이후 임의로 이행한 운반거리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서 영 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 ‘3’에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등 

같은 절 ‘3-가’의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같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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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운반거리의 변경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어 우선 이행을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 완료 이전에 계약내용과 

다르게 기이행한 부분에 대한 계약내용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발주기관의 우선 시공지시 여부, 계약문서(계약당사자간 행한 통지문서, 설계서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79

제7장

계
약

금
액

의
 조

정

❘ 제7장 계약금액의 조정

08 물가변동 금액 산정 기준 공정표
[회계제도과-3520]

2018. 7. 18.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산정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조정기준일 이전에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착공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적용해야 하는지, 최초계약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항에서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정이 지연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예정공정표가 변경승인이 된 

경우라면 변경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이 현장상황, 계약문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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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준공금 지급 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501]

2019. 4.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체육관 증축공사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대가 지급 전에 

물가변동 조정 요청을 받았으나, 예산부족과 공사량 조정 불가로 준공 시에 물가변동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준공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계약상대자는 지속적으로 인상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금 지급이후라도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3-다"에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로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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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동일가격기준 

적용 여부

[회계제도과-1003]

2017. 2. 23.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입찰당시가격 산정기준과 물가변동시점의 기준이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동일가격기준 적용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구성하는 

품목･비목에 대하여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기준･방법 또는 거래실례가격이 

없어져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다른 거래실례가격 

등)을 동일하게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에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 공사내역, 거래실례가격 등 조사･ 

발표 내용, 가격 적용 기준 및 방법,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적용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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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량산출서 변경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78]

2020. 1. 7.

질의요지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설계변경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규정한 설계서인 공사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제6절 ‘1-가’의 설계서의 누락･오류, 현장상태 상이, 

신기술･신공법 적용,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는 수량산출서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나, 수량산출서가 변경되는지 아니면 설계서가 변경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당사자간 근거자료 제시, 사실관계, 현장상황, 계약 

문서(설계서 포함)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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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계서의 누락･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방법

[회계제도과-2759]

2020. 6. 11.

질의요지

입찰참가자에 의한 설계서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적격심사로 발주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설계서의 누락,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시 총액입찰(입찰시 입찰금액만 제출)과 

내역입찰(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각각의 단가적용 방법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제3호에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이하 

“협의단가”)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를 입찰참가자가 변경할 수 없는 적격심사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한 후 설계서의 누락, 오류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총액입찰 

또는 내역입찰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료되는 바, 위 규정의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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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관급자재 비용 포함 여부

[회계제도과-2699]

2019. 5. 3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제안한 부분의 관급자재를 입찰금액에 합산하여 입찰하도록 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해당 관급자재 금액이 변경된 경우, 정산방법 및 물가변동 

조정금액 대상에 관급자재 포함 여부

답변내용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7조에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토록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3조에서 

입찰자 중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6인을 선정한 후 제131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명시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고 있음 

 자치단체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1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자치단체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확정한 설계서에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제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과 달리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채택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관급자재 대상 등을 확정하고 산출내역서에 해당 관급자재의 구매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이므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제안 채택된 부분의 관급자재 물량･금액 등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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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관급자재 구매비용이 부족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하고 구매대금이 

남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제안이 채택된 부분의 관급자재 비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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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준공대가 지급 후 

차수준공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855]

2017. 4. 13.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1차분 준공대가 지급 후 해당 차수 준공분의 물량오류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차”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차수별) 계약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는 해당 연차별(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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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총액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 정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997]

2017. 2. 23.

질의요지

총액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으로 체결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단순 착오로 인한 과다･과소 

계상 항목의 정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 

조건’이라 함) 제6절 “1-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바,

– 설계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며,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2-가-2)”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나”에 따라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함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산출내역서의 과다･ 

과소 사유만으로는 조정할 수 없으며, 내역입찰 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착오 정정은 계약 

체결 전에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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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변경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4933]

2018. 10. 1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시설관리용역계약 진행 중 근로기준법 개정(2018. 5. 29.)으로 

연차유급 휴가일수가 증가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에서 

공사･물품･ 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계약 체결 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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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387]

2018. 5. 21.

질의요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통합 위탁하기 위해 기 체결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계약을 변경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내용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 제74조(설계변경), 제75조(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에 규정한 바에 따라 가능하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과업내용의 변경은 당초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예측이 가능했거나 계획되었던 

부분은 과업내용 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초 과업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되는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개의 과업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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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부정당 제재 및 과징금 부과

01
입찰 전 상호변경 등록 없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계약보증금 처리 및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4802]

2020. 9. 18.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전 상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입찰 

무효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간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관한 질의

–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계약상대자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로 

판단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나목에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이나,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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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입찰 전 상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입찰이 무효 

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포기각서를 징구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관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여부와 구체적 제한사유는 입찰자의 고의･위조･변조 등 사실 

관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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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약 체결과정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와 계약체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230]

2017. 6. 26.

질의요지

 낙찰자 선정(6. 19.) 후 계약체결 과정 중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업체 패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0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다른 법령인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면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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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표자에 변경 시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자
[회계제도과-2679]

2019. 5. 30.

질의요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 미처리, 지연처리 등 계약이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해지를 한 계약에서 계약상대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부정당 

제재 처분 대상이 종전 대표이사인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 그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그 위반행위에 따라 처분하는것이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부정당 제재 처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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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물품계약 하도급 시 부정당제재 대상 여부
[회계제도과-4022]

2018. 8. 2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하여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 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의 방법(제9조), 입찰 

공고(제10조), 낙찰자 결정(제13조) 등 계약절차에 관한 규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제6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제2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31조) 등 계약 쌍방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을 규정한 법으로 발주기관이나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계약목적물을 직접 납품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시 계약목적물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행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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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된 사업자의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6134]

2019. 11. 11.

질의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은 별도로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해당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제2호에서는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항 

제5호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하여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는 각각의 동등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계약상대자 

등이 협정, 담합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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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복수 대표인 법인사업자의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자
[회계제도과-2803]

2018. 6. 5.

질의요지

 자치단체가 발주한 설계용역계약을 A, B(A-건축사 분야, B-문화재실측업 분야)가 

각자 대표로 있는 용역사와 체결하였으나, 등록요건 미달로 문화재실측설계업 면허가 

폐업처리(2018. 2. 14.)되고 B가 사임(2018. 2. 6.)

– 이 경우 부정당제재처분의 대상은 법인 전체로 해야 되는지, B만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4항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된다면 계약상대자인 해당 법인 및 입찰･계약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에게 

처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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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부정당제재 처분 면제 또는 유예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704]

2018. 2. 9.

질의요지

1) 청문을 통한 계약상대자의 진술과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정당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의 시기를 처분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예 : 1년)까지 유예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청문 결과 부정당 제재처분 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을 경감할 수는 있을 

것이나, 처분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견적서 제출자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부정당 제재처분의 시기를 처분대상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유예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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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타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사유로 한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4332]

2020. 8. 2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정지기간 중 시공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로 보아 

「지방계약법」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방계약법」은 입법취지와 목적, 적용범위 및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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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463]

2020. 2. 4.

질의요지

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 따른 조정권고(과징금 갈음) 수용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과징금부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는 계약의 목적･내용, 

위반상황 및 처분사유, 계약심의위원회･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사항임

 한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과도하여 이를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하도록 하는 법원의 

조정권고 수용 여부는 조정권고의 취지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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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회계제도과-4331]

2020. 8. 2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과 그 대표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대표자의 개인사업체 

또한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견적서 제출자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영 제92조제6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 

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법인의 대표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해당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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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상대자의 경영난을 사유로 해당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 여부

[회계제도과-1266]

2019. 3. 2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경영난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회생 인가 결정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를 '정당한 이유'로 보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의 ‘정당한 이유’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부도(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으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위 규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계약의 내용, 진행 상황, 계약상대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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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세 납입증명서를 위･변조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6009]

2018. 11. 3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계약상대자가 국세 납입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절 '2-나'에 계약문서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준공대가의 지급은 계약이행 완료단계의 주요 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2-나-15)’에서 정한 그 밖의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에 해당되므로 준공대가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내용, 이행상황,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 

기관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6 LOCAL FINANCE ASSOCIATION

2020년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13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745]

2019. 2. 18.

질의요지

1) 자재승인을 받기 위해 시공사가 제출한 '시험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명시된 

'계약에 관한 서류'로 볼 수 있는지 및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면, 이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2) 시공사와 하도급 계약관계에 있고,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은 특정 공법시공 

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제품의 시험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하도급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계약법」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에 관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2-나”에 따라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간 행한 통지문서,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도 계약문서에 포함되므로, 

귀 질의의 시험보고서가 위 기준의 계약문서에 해당하고 이를 위조 · 변조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였는지 여부, 위반의 경중 및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은 계약의 목적‧내용, 

계약상대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2)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은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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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 업체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부정당업자 제한 사유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였다면 계약상대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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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으로 받은 경고처분이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사유인지 여부

[회계제도과-1295]

2020. 3. 18.

질의요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담합)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의 

행위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가 해당 조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제5호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담합)로 경고처분한 행정행위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담합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이 계약의 목적･내용, 위반상황 및 처분사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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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시기
[회계제도과-5252]

2019. 10. 1.

질의요지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 아닌 이미 준공되어 발주기관에 인도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고용노동부 및 경찰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시기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처분대상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지체없이 처분할 

수 있을 것이나, 처분의 근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및 경찰의 조사결과를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분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제재의 구체적 사유, 

근거자료, 계약상대자의 진술 내용,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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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주체
[회계제도과-4344]

2020. 8. 31.

질의요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구의회 

사무과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 명의로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7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의회 사무과장이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1)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부정당제재 처분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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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3자 뇌물 제공행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회계제도과-5420]

2020. 10. 22.

질의요지

제3자 뇌물을 공여한 업체의 행위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 

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 

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뇌물제공의 원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계약상대자등이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는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와 같이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3자 뇌물 공여 등 사실관계,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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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발주기관의 협약 미체결로 인한 낙찰자의 계약이행 

포기 시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691]

2019. 5. 30.

질의요지

일부 특수한 성능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물품계약에서 발주기관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물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자치단체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따라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물품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라-2)"에서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입찰공고 전 제조사와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격 제한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반영된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정상적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받지 못해 계약이행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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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규격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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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정당제재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여부
[회계제도과-2690]

2019. 5. 30.

질의요지

대표사와 분담이행사간에 계약이행에 관한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 공동계약에서 대표사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잔여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당 제재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 공동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제한 대상은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심의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심의결과가 지방계약법령을 반하는 등 적정성･적법성을 벗어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재 

처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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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척기간
[회계제도과-4124]

2019. 8. 7.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행위가 종료된 때를 하도급 계약의 종료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제31조제6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부칙(2018. 12. 24.) 제1조에 따르면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일지라도 처분 

당시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또한,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의 "행위가 종료된 때"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이 

종료(문서상의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계약행위가 종료된 시점)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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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입찰담합업체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4716]

2020. 9. 17.

질의요지

 특정인 낙찰을 위한 입찰 담합이 발생한 경우

– 1) 담합을 주도하였으나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 2)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의 “행위가 종료된 때”의 의미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등 법 제31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을 계약상대자･입찰자･ 

견적서 제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합행위를 주도한 자가 당해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님

2) 관련

 「지방계약법」 제31조제6항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제2호 및 제7호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위 규정의 “행위가 종료된 때”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실제 행위가 

종료된 때로, 입찰 담합의 경우 입찰가격･특정인 낙찰 등에 대하여 합의한 자가 그 내용을 

기초로 해당 입찰에 참가한 입찰참가일(투찰일)을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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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합의 내용의 구체적 범위 및 실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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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실을 미 적시한 입찰 

참가업체의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5749]

2020. 11. 6.

질의요지

 공사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 A업체*의 적격심사 중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

 * 나라장터에 건설업 등록 되었으나, 영업정지에 대한 사실 미 적시

– 건설업 등록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가한 A업체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 배제 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9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갖춘 자만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2-다'에서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자에 대하여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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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 등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지방계약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입찰자가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만으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 여부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 계약담당자의 서류 

확인 및 보완 조치 등 사실관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련 법령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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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정당 제재처분 제척기간 판단기준
[회계제도과-1079]

2019. 3. 12.

질의요지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제6항(제척기간)이 신설되었을 경우, 처분의 가능 여부 및 

해당 행위의 종료 시점을 준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여야 하나,

 「지방계약법」 제31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31조제6항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2018년 12월 24일 이후 적용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할 것임

– 아울러 위 규정의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실제 행위의 종료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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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약체결 시 존재한 위반사유를 계약 이행 완료 후 

제거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사유 해당여부

[회계제도과-5627]

2018. 11. 8.

질의요지

계약체결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3조를 위반하였으나, 계약 이행 완료 후 지분매각 등을 통하여 법 제33조를 

위반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경우 부정당 제재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지방의회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당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 하였으나, 계약의 

이행 중 또는 이행 완료 후 지분매각 등을 통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초의 위반행위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체결 당시의 위반행위까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지방계약법」 

제33조의 규정은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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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자를 변경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 여부

[회계제도과-5615]

2019. 10. 22.

질의요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 진행 중 하도급 

관리계획(하수급자) 변경 요청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사후 승인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함) 

제31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을 포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5’에서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할 

것이며, 사후 승인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내용, 현장상황,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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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포기 시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 여부

[회계제도과-406]

2017. 8. 17.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시 협상적격 1순위자는 입찰무효 처리하였고, 2순위자가 협상 

전 "협상 포기서"를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같은 항 제14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 

낙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가 곤란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자체로는 다른 

협상적격자보다 최우선순위로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협상이 성립되어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입찰절차를 통해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음으로써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 

낙찰자의 지위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보기가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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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관계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제제 처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6059]

2020. 11. 24.

질의요지

관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계약상대자에 대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계약 상대자등이 관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면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향응제공 등 사실관계,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법령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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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의 공동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614]

2020. 4. 6.

질의요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이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허가･신고･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28 LOCAL FINANCE ASSOCIATION

2020년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을 동일 법인으로 

보거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구성원 모두가 위 

조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공동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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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동계약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잔존 구성원이 

1개사인 경우 단독계약으로 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253]

2020. 7. 6.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으로 A업체(대표사 지분율 80%), B업체(지분율 20%)와 용역계약 중에 

B업체가 경영난으로 사업자 폐업(부도, 파산은 아님) 및 중도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A업체가 

B업체의 지분율 20%를 흡수하여 A업체와의 단독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서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5-가-1)”에서는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8-가-2)”에서 

계약담당자는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잔존 구성원이 1개사인 경우 발주기관과 구성원이 모두 탈퇴구성원의 

탈퇴를 동의하고 잔존 구성원이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잔존 구성원이 탈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모두 이전받아 

잔여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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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적정 여부
[회계제도과-1410]

2017. 5. 17.

질의요지

 「□□도시철도 건설공사(전기･신호･통신)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1순위 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방식(혼합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1순위 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현황>

1. 전기분야(59%)     : 전기 공동이행 → A업체(39%) + B업체(20%)

      소방 분담이행 → A업체(100%)

  2. 신호분야(18%)     : 분담이행 → C업체(100%)

  3. 정보통신분야(23%) : 분담이행 → D업체(100%)

답변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4)’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위 요령 제2절 '1-다-5)‘에 ①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일괄 ․ 

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②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혼합방식을 허용한 공동계약에 있어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위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입찰공고문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1호에 따른 입찰무효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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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동수급체의 지분율 변경 승인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71]

2017. 1. 10.

질의요지

 공동도급사 B건설이 경영난으로 계약체결 이후 1년간 발주기관에 보고도 없이 보유 

지분율을 미 이행하여 A건설과 C건설이 발주기관에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약 

30%정도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로서 B건설이 지분율 일부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분율 변경 승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수급체의 지분율 변경 신청 내용>

- 당초 : A 건설(51%), B 건설(30%), C 건설(20%)

- 변경 : A 건설(72%), B 건설(1%), C 건설(27%)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출자비율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4절 “2”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 등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8-가”에 따라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있으나, 단순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는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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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을 공동수급체로 제한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95]

2017. 1. 19.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건물종합위탁관리용역을 입찰하면서 필수적으로 공동수급체가 

입찰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음

 같은 시행령 제36조제14호에 따르면 입찰공고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동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 이는 입찰공고 시 단독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단독참가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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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 추가 선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397]

2018. 3. 26.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이행중인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을 추가하여 혼합방식으로 이행하도록 추가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계약 

체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공동계약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8’ 항목에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게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출자비율･분담내용 변경 및 구성원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출자비율･분담내용 변경 및 구성원의 추가가 가능할 

것이나, 발주기관에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분담방식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의 특성 및 기존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합의에 의한 추가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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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공동계약 구성의 적정성 여부
[회계제도과-3994]

2019. 7. 3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혼합방식을 허용한 공사입찰에서 대표사인 A사가 석면해체･제거와 비계･ 

구조물해체를 담당하고, B사가 석면해체･제거, C사가 비계･구조물해체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9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4)’에서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11호에서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표사인 A사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모두 참여한 

경우라면, A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에 해당하여 입찰 

무효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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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출자비율 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307]

2020. 7. 8.

질의배경

구성원이 2인인 공사의 공동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하여 계약상대자가 아래와 같이 출자비율 변경 요청

아 래

구성원 변경 전 지분율 변경 후 지분율

A(대표사) 51% 0%

B 49% 100%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가능한 상황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잔여 구성원 1인에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2)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에서 탈퇴한 구성원의 실적만으로 적격처리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실적제한 심사요건 충족 판단시점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8-가"에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중도탈퇴의 사유(이하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절 “8-나-2)”에 따라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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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5-가-1)"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관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잔존 구성원이 1개사인 경우 발주기관과 구성원이 모두 탈퇴구성원의 

탈퇴를 동의하고 잔존 구성원이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잔존 구성원이 탈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모두 이전받아 

잔여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나, 잔존 구성원이 실적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당초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에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잔존 구성원이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 내용 변경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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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동일한 서로 다른 두 법인이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입찰 무효사유 해당 

여부

[회계제도과-3032]

2017. 12. 28.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대표자는 같으나 서로 다른 두 법인이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 무효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경우 동일한 입찰에 2개의 법인(대표자는 동일)이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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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계약인 경우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 귀속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358]

2017. 6. 29.

질의요지

A시와 공동수급체(A사 전기, B사 전기, C사 소방)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도급방식 

(분담이행)으로 과업을 수행하던 중 B사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B사의 

지분을 새로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D사에서 승계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B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동수급체로부터 중도 탈퇴한 사안에서 B사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A시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라면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중도탈퇴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 불이행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해당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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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수의계약 배제 사유 

적용 여부

[회계제도과-4674]

2018. 9. 28.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계약보증금 

납입을 거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구성원에 대한 수의계약배제사유 

적용의 타당성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같은 예규 제7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 제3절 “4-가-1)”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하며, 같은 절 “5-가-2)”에서도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동계약제도의 취지에 따라 

해당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수의계약 배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성원별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귀책사유, 협정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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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수급체의 실적 인정 범위
[회계제도과-3254]

2020. 7. 6.

질의요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공사에서 혼합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 

시공실적을 인정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만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도 인정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2)-나-(3)’에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에 있어서 혼합방식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에서 공동수급체가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분야 시공에 참여하려는 구성원이 입찰공고문에서 

명시한 시공실적을 보유･제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타 분야를 

시공하려는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은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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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 공고 시 지역업체 해당 

범위

[회계제도과-859]

2018. 2. 19.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부치는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가 2개 이상인 경우 지방계약법 제29조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2개 또는 3개의 시･도 모두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현장이 2개 또는 3개의 시･도에 모두 걸쳐 있는 경우라면 해당공사현장이 

걸쳐있는 모든 시･도의 소재업체를 모두 지역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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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 공고 시 시공능력평가액의 

검토기준

[회계제도과-1778]

2020. 4. 16.

질의요지

1) □□도로 건설공사에 있어 대부분의 구간이 ○○광역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이 

△△도에 소재하고 있을 때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광역시 업체만 참여 가능한지 여부

2)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하려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일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업체 10인 검토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 중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제29조제3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마-1)’에서 법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계약법」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1-사-3)’에서 

토목건축 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관련

 공사현장의 관할 시･도는 발주기관이 아닌 현장이 위치한 광역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현장이 걸쳐 있는 모든 시･도의 업체를 지역업체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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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 해당 계약목적물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토목공사업에 해당하여 토목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 경우라면 토목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10인 이상 여부와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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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담이행방식에서 산출내역서 작성 기준
[회계제도과-2009]

2018. 4. 27.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입찰공고에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비율이 60 : 40 

이었으나, 조달청에서 최종 확정한 조사내역서상 비율이 72 : 28로 바뀐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토목과 건축비율을 어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6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고, 분담내용은 동 협정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내용을 명시하여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나-2)”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구성원별 분담비율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 

수급체는 구성원별로 분담내용을 명시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비추어 볼 때, 원할한 대가지급 및 

공사진행 등을 위해서는 최종 확정된 공사기초금액산출(조사)내역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재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분담비율이 조정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새롭게 산출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의 업체가 공사(분담내용)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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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이행 내용을 누락하고 

입찰한 경우 공동계약 입찰무효 사유 해당 여부

[회계제도과-5978]

2020. 11. 20.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누락*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로 무효인지 여부

 * 공동수급협정서에 자격요건(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중간재활용업) 중 중간처리업 누락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88조제1항 단서에서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 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단서에서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11호에서 영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3)’에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3-나’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계약

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구성원 상호간 분담내용･의무･책임 등을 명확히 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한 것은 단독입찰과 달리 계약이행자가 

다수인 공동계약 목적물의 적정 이행을 위하여 공동 계약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공동수급

협정서 상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분담이행 내용이 일부 누락되었다면 계약목적의 완성에 필요한 

공동수급체가 이행할 계약내용의 흠결로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무효인 입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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